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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ㅇ 현 정부의 탈(脫)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전기요금은 다음 정부 임기

부터 본격적으로 올라 2030년엔 지금보다 최소 18% 오른다는 정부

공식 조사 결과가 나옴

ㅇ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, 탈원전 방침에 따르면

2023년에 1.5% 뛰기 시작, 2030년에는 18% 상승할 것으로 예측

ㅇ 산업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모의 실험한 것으로 정부 공식

예측치가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“2030년 전기요금 18% 상승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현재

수준(‘14~’16년 평균)으로 고정하고 전망한 것임

ㅇ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‘30년까지

현재보다 최소 30%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,

※ 주요 국내외 전문기관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(LCOE) 전망

구 분 IRENA Bloomberg 에너지경제硏 현대경제硏
대상 전세계 가중평균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
시점 ‘15년 ⇨ ‘25년 ‘17년 ⇨ ‘30년 ‘16년 ⇨ ‘24년 ‘16년 ⇨ ‘30년
하락률 59%↓ 66%↓ 36%↓ 31%↓

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측

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함

□ 의원실이 자체 설정한 분석 전제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

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, 전력거래소가 해당 자료를 제출한 바

있으나,

ㅇ 자료 제출 당시 분석 전제가 비현실적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명확

하게 밝힌 바 있음

□ 아울러,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

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

ㅇ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저발전 설비가 급격히 감소

하지 않고, 여러 전문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전망을 감안

하면, 2023년 이후에도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(044-203-52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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